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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January 29, 2026 

[TSI Insight]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15%→25%) 

인상 예고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동향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 한국이 작년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위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되며, 법안 처리 

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변수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2025년 7월 30일 한미 양국이 ‘Great Deal’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시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한국은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해당 합의를 아직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1 Truth Social (2026.1.27). 원문 링크. 

2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및 공동 설명자료 주요 합의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5.10.31.일자 및 2025.11.20.일자 TSI 

Insight 참고 바랍니다.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5963633972056786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tsi&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289&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tsi&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307&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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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이행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을 넘어 

제도적·경제적 제약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와 연 

200억달러 한도 내의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OU에 

따르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실제 집행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닌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Project Manage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통상·재정 당국이 관여하는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상업적 타당성과 법적 정합성이 함께 검토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3  

나아가 최근 6개월간 원화는 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은 원화 약세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외신과의 

인터뷰(Bloomberg)에서 대미 투자 첫 번째 해인 금년의 투자 집행 시기는 상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한국 국회의 역할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현황 

이러한 제약 요인 속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 규모 조달, 비대칭적인 투자승인 구조 등을 

이유로 한국 정치권은 대미 투자를 관장하는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 결과 

2025년 이후 국회에는 한미 간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5  이 중 5건은 2025년에 발의되었으며, 추가로 2026년 

1월 27일 1건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6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①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투자를 법률상 

정의하고, ② 이를 총괄·기획·집행하기 위한 한시적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③ 대미 투자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용 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원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안은 대규모 대외 투자가 재정과 외환시장,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3 Reuters (2026.1.27). “Explainer: Why has President Trump threatened to raise US tariffs on South Korea again?”. 

4 직전 각주와 동일. 

5 Reuters (2026.1.27). “South Korea reassures on US investment pledge after Trump threatens to hike tariff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y-has-president-trump-threatened-raise-us-tariffs-south-korea-again-2026-01-2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rump-says-he-is-raising-tariffs-certain-south-korean-imports-25-2026-01-26


 

3 

국회에 대한 보고 장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집니다.6 

다만 국회에 대한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법안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 보고 

중심의 사후 통제 구조부터 투자 결정 또는 집행 단계에서의 사전 동의 또는 단계별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설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안 

간 조정이 필요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입니다.7 

 

3. 디지털·비관세 규제, 대법원 판결 등 다른 통상 현안과 연계 및 단기적 외교 통상 대응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국회 입법 지연 외에도, 디지털·비관세 규제 등 

진행 중인 통상 현안 전반과 맞물려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최근 쿠팡(Coupang) 관련 사안이 양국 간 통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8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법적 권한을 둘러싸고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대미 투자 이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집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외교·통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통상 및 산업 분야 

고위 인사들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를 위해 방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시장 측면에서는 발표 직후 원화 약세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비중이 큰 품목인 만큼 관세 인상 시 

완성차 및 부품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10 

 

 

6 노컷뉴스 (2026.1.27). “트럼프 지목 대미투자법 5개 법안, 결정적 차이는?” 및 각 법안 원문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 노컷뉴스 (2026.1.27). “트럼프 지목 대미투자법 5개 법안, 결정적 차이는?” 및 경향신문 (2026.1.27). “민주당 “대미투

자특별법 2월말~3월초 통과”···트럼프 관세 압박에 논의 가속도”. 

8 연합뉴스 (2026.1.27).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인가(종합)”. 

9 산업통상부 (2026.1.27). “(참고자료)미 관세인상 발표, 산업부 총력 대응”. 

10 글로벌 이코노믹 (2026.1.27). “트럼프 관세 카드 재점화…대미 수출 50% 의존 한국 완성차 후폭풍 부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589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58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175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175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705025100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68/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6/01/202601271548141327112616b07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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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과거부터 통상협정의 이행 여부는 한미 통상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압박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이행은 지연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국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나서서 시장을 개척하면서, “합의 

따로, 이행 따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합의는 협상 그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가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회복 발언은 한국에게는 유감입니다. 

작년 11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한미가 합의한 것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소급해서 11월부터 

인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말 국회에 다수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미국은 관세를 소급 인하했습니다. 높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에게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한국으로부터 투자처 선정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협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미 투자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이 모델로 삼은 일본의 경우, 작년 7월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고 한국과 유사한 MOU를 체결했고, 투자처 선정에서 

한국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12월 중 첫 프로젝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절차와 속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는 국면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해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규모 대외 투자가 국내 입법 절차와 외환시장 여건, 투자 집행의 법적 구조를 전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해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 이행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Plan B를 동원해서 계속 

고관세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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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면은 관세율 조정 여부를 넘어 관세라는 통상정책 수단, 대규모 전략 투자 이행, 

국내 제도 절차, 그리고 미국 내 법적 판단 일정이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세 변동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변수들이 향후 통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참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비교 

발의자 

/ 제안일 
입법 목적 핵심 내용 

김병기의원 등 

20인 

/ 2025. 11. 26. 

한미 전략투자 이행 제도화 

 전략투자 정의: 대미 2,000억+조선 1,500억 달러 

 추진체계: 공사 운영위·산업부 사업관리위·한미 

협의위 

 전담기구/재원: 한미전략투자공사(20년, 

3조원)+전용기금 

 국회 감독: 기금 운용 사후 보고(연 1회) 

홍기원의원 등 

20인 

/ 2025. 12. 5.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제도화 

 전략투자 정의: 대미투자 2,000억+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추진체계(집행구조): 공사 운영위(재경부)·산업부 

사업관리위·한미 협의위 

 전담기구/재원: 한미전략투자공사(20년, 

3조원)+전용기금(정부·한은 위탁자산) 

 국회 감독: 대규모 투자 사전보고+중대 변경 시 

추가 보고·영향평가 

진성준의원 등 

12인 

/ 2025. 12. 11.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전략투자 정의: 대미투자 2,000억+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추진체계(집행구조): 공사 운영위·산업부 

사업관리위·한미 협의위 

 전담기구/재원: 한미전략투자공사(20년, 

3조원)+전용기금(정부·한은 위탁자산) 

 국회 감독: 투자결정 사전 동의+기금 운용 연례 

보고 

박성훈의원 등 

13인 

/ 2025. 12. 22. 

대미 전략투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통제 강화 

 전략투자 정의: 대미투자 2,000억+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555/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555/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959/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959/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180/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180/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497/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497/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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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집행구조): 공사 운영위·산업부 

사업관리위·한미 협의위 

 전담기구/재원: 한미전략투자공사(20년, 

3조원)+전용기금(정부·한은 위탁자산) 

 국회 감독: 사업 제안·추진 모두 국회 사전 

동의+협의 결과 보고 

안도걸의원 등 

10인 

/ 2025. 12. 23. 

대미 전략투자 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감독 강화 

 전략투자 정의: 대미투자 2,000억+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추진체계(집행구조): 공사 운영위·공사 

사업관리위·한미 협의위 

 전담기구/재원: 한미전략투자공사(20년, 

5조원)+전용기금 

 국회 감독: 금액·자산 규모별 사전 

보고·동의+정기·분기 보고 

정일영의원 등 

10인 

/ 2026. 1. 27. 

전략적 투자 전 과정(기획–집행–

회수–종료)에 대한 종합 관리 

 전략투자 정의: 대미투자 2,000억+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추진체계(의사결정): 

운영위(총괄·집행)+사업관리위(사전검토)+한미협의위 

 관리·통제 장치: 성과목표 설정·평가+투자금 

회수·지분처분 절차 명문화 

 국회 감독: 기금 연 2회 보고+위원회별 연례 

상세보고(선정·금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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